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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rticle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nalysi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Productive Welfare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Park, Bo-you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Far East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e year 2024 marks the 100th birth anniversary of Kim Dae-Jung, a towering figure in the 
political history of South Korea. Of all his numerous achievements, the one that particularly 
stands out is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During his presidency,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experienced a turning point and achieved a notable progres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 witnessed a transformation 
of its welfare state. The welfare system established by Kim Dae-Jung during his presidency 
still remains largely intact, making his welfare policies relevant and real even today. However, 
Korean society now faces various social challenges that differ from those during the Kim 
Dae-Jung era, which means a critical examination of his welfare policies might be required.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cusing on the political dynamics and mechanisms of his productive welfare policies from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diagnosing the present state of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and envisioning its future.

KEY WORDS

Kim Dae-Jung government, Korean welfare stat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Welfare politics, 
Welfare discourse, Productive welfare



사회적질연구 제8권 제1호 (2024. 3)

54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Ⅰ. 서론

“인생은 (…)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얼마만큼 (…)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느냐가 문제다.”

- 2009. 1. 14. 김대중의 일기 -

2024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김대중(1924~2009)이 탄생한지 

100년을 맞는 해이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그의 어록을 선별한 책

이 출판되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그를 추념하고 추어올리기 바쁘다. 흔히 김

대중의 업적으로 민주화운동에의 헌신, 헌정사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국난(외환위기)의 

빠른 수습 및 극복,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을 꼽는

다. 하지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업적만큼이나 중요한 업적이 있다. 그것은 

김대중이 ‘한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집권 후 공공부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

고,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전국민 적용이 쉽지 않던 사회보험들(연금·고용·산재)을 전

(全)국민화 했으며, 20여년을 끌어온 의료(건강)보험 통합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방식

의 건강보험제도(국가 단일 건강보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도 측면

에서나 예산 측면에서 크게 팽창하였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 집권기(1998.2 ~ 2003.2) 동

안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가예산의 4.2%에서 7.3%로 늘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3000

명에서 5500명으로 늘었다. 공공복지의 수혜자도 크게 늘었다. 공공부조 수급자는 37만명

에서 155만명으로 증가했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36%에서 48%로 증가했

고, 산재보험 대상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2%에서 80%로 증가했다(김연명, 2003).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확대는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을 가져왔고, 

동시에 진화(evolution)1)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1) 통상 진화(evolution)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태, 기능, 행동 등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물이 더 나은 상태로 변하여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n.d.). 이 
글에서 ‘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첫 번째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가 급변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응전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그 변화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마다 다를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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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국민의 정

부를 따라갔다. 복지정책의 주춧돌과 기둥은 김대중 대통령이 놓았다. 참여정부는 그 위

에 집을 지었다”(노무현재단, 2019).

김대중 정부에 의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되, 상인적 현실감

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던 경세가 김대중(statesman)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 컸다. 김

대중 정부에게 주어진 정책환경은 반복지적 또는 비복지적이었다. 일례로 DJP 연립정부였

던 집권전반기 경제부처 장관들은 모두 자민련계였고, 외환위기의 여파로 세계은행과 IMF

로부터 시장지향적 사회경제개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었다. 즉 성장희구적인 사고와 재

정적 보수주의가 팽배했고,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은 심히 저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복지개혁과 의제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정치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내용이나 시기, 

재정투입 등은 점진주의적 접근을 취하였다. 즉 제도의 도입·시행은 강력히 밀어붙이되, 

그 속내용은 당면과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채워나갔다. 열악한 정책환경에 놓

인 5년 단임 정부―그것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였던―가 복지확대를 이루기 위

해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인적 현실감각’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이행, 즉 체제적 변화를 야기했는가”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김대중 정

부가 한국 사회복지의 앙시앵레짐을 허물고 누보레짐(nouveau regime)을 구축했는가는 

이론적·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을 기회 삼아 복지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확대 기조가 후임 정권들에서도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체제적’ 수준으

로까지 발전했다고는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김대중 정부가 기존의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즉 성장희구의 정치에서 탈피하는 데 크

게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그로 인해 기존의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기존 경로의 구심력을 극복할만한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후임 정권들이 언제든 기존 경로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요

컨대, 한국 복지국가의 ‘거대한’ 변환(체제적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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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한국사회 특유의 발전주

의적 국가목표와 결합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정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

다고 보인다. 즉 ‘국가주도 하의 실용적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김대중 정부

가 복지확대를 시도했던 것이다(윤상우, 2009; 박보영, 2017; Park, 2013). 이런 점은 김대

중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전개하는 과정, 특히 ‘복지담론’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민주

정 하의 정부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신들의 철학과 구상, 목표를 프레임으로 만들어 

전략적으로 구사한다. 즉 ‘담론정치’를 행한다. 그래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

회적 자원의 동원을 합리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착안해 복지담론이라는 프리즘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톺

아보고자 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구상과 의도, 프레임을 이해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달리 말해, 이 글의 목적은 

중범위 수준에서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내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이 점이 김

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분석했던 그간의 많은 연구들과 이 글이 대별되는 점이다―기존 

연구들은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단선적으로 분석하

거나, 서구의 복지국가이론에 기대어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 글은 다음의 질문에 천착한다. 김대중 정부는 복지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담론을 제시하고 활용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가? 이 글은 크게 세 부분

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이 글의 분석의 기준점, 즉 이론적 틀거리인 ‘담론제도주의’에 

대해서 일별한다. Ⅲ~Ⅳ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어떤 인식하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

고 어떤 방식으로 복지담론(생산적 복지론)을 생산·실천했는지 살펴본다. 우선, Ⅲ장에서

는 김대중 정부가 복지담론을 구성하는 데 준거가 되는 그들의 복지 철학과 이념을 분석

한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

으로 그들의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갔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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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정책 발달·형성에서 담론의 중요성 : 담론제도주의2)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는 정책학 분야의 주류 이론인 신제도주의의 

한계―제도결정론―를 보완 또는 극복하려는 정책이론으로 출현하였다.3) 담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역사적·구조적 분석에 정책결정자의 ‘담론정치’를 결합시켰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즉 주요 정책행위자들이 주어진 정치지형과 환경 하에서 정치적 지지

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상징 및 가치 체계를 

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한다.4) 이를테면 “누가,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시점에, 무

엇을, 어떤 구성으로 말하는지” 포착한다. 이런 점에서 담론제도주의는 한 시기의 정책 형

성 및 전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1. 담론제도주의의 등장 : 제도, 정책구상, 그리고 담론

담론제도주의는 무엇보다 신제도주의의 맹점인 ‘선험적’ 제도 개념부터 극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담론제도주의는 ‘정책구상(policy ideas)’ 개념을 도입한다. 담론제도주의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도입되면 행위자들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정책구상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새로운 정책구상은 기존의 제도와 충돌

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구상과 상충되는 기존의 

제도를 재구성하고자 하며, 그 결과 기존의 제도에 변화를 일으킨다(Fischer, 2007). 즉 새

로운 정책구상이 현존하는 제도의 재배열 및 재결합을 촉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출현

2) 이 절은 필자의 졸고(박보영, 2019: 107-113)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최근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재편에 풍부한 통찰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복
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용성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예컨대 해당 국가의 고유한 역
사적·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복지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경
로의존성에 주목하여 해당 국가의 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
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결정론’이라는 커다란 약점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정책의 형성과 전개를 설명함에 있어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다보니 제도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제도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
을 설명하는 데에는 대단히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하연섭, 2006a: 230-231; 박보영, 2019: 105-108).

4)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의 개념과 내용에 관해서는 강명구·박상훈(1997: 125)과 전재호(1998: 24-24)를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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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을 이끌어낸다. 이렇듯 담론제도주의는 정책구상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신제

도주의가 그간 경시해 왔던 행위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제

도결정론적 사고를 극복하려 한다.

이렇듯 담론제도주의는 정책구상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역할’

을 강조한다. 어떤 정책구상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구상을 재구성할 것인지

는 정책행위자의 판단과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Fischer, 2007). 이때 중요한 것은 정

책행위자가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자가 정책과정을 주도

하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정책행위자가 자신의 정책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어

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파악하게 되면, 자연히 그 과정에서 행위자의 목적·의도·전략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행위자가 자신의 정책구상과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해 나가는지 분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책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

신의 구상과 그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즉 자신이 제시한 정

책대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위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구상에 기초한 담

론을 유포한다. 그래서 담론제도주의에서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의미가 주어지는 정책구

상과 개념의 특정 조합”으로 정의한다(Hajer, 1995: 44; 장지호, 2009a: 232에서 재인용).

한편, 담론제도주의에서는 담론이 제도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고 본다(Fischer, 2003; 장지호, 2009b: 195). 첫째, ‘정책구상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담

론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제도의 변화를 지지하고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담론

은 ‘제도적 소프트웨어’로 기능한다. 담론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 제도와 결부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형식적·공식적 규칙들이 제도적 하

드웨어라면 담론은 제도적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제도와 담론을 동시에 고려하는 담론제도주의는 정책결정자를 ‘담론을 생산

하고 지지하는 존재’이자, ‘자신이 기술하는 특정 개념과 워딩을 통해 담론을 구사하는 행

위자’로 규정한다(장지호, 2009a: 233). 담론제도주의는 이런 전제 위에서 (정책결정자가 

생산하고 지지하는) 담론을 통해 정책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의 생성·경

쟁·변화에도 큰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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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과 정책산출 : 프레임의 형성·확산과 제도적 맥락

정책을 도입·시행하려는 정책결정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치엘리트들은 자신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정책이슈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경

제적 지형을 만들고자 한다. 담론제도주의는 바로 이 지점―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에 대

한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려는 정책결정자들의 행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프레임’ 

및 ‘프레이밍’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Campbell, 2001; Bleich, 2002; 하연섭, 2006a; 

장지호, 2009a).

프레임(frame)은 일반적으로 ‘인식의 틀’을 지칭한다. 담론제도주의에선 ‘정책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이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프레이밍

(framing)은 이슈를 프레임에 따라 재단하는 것으로, ‘정책 이슈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

석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하연섭, 2006a: 233; 장지호, 2009a: 234-235). 

즉 프레이밍은 정책형성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를 의미한다.

담론제도주의에서 프레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프레임의 형성과 확산’이 곧 ‘담론’이기 때

문이다. 담론(談論)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책구상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다. 이를테면 정책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의 구현을 위해 자신들의 정책구상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유포한다. 프레임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프레임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라는 확산 기제를 통해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이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슈를 ‘프레이밍’하는 행위가 발생하며, 정책결정자들은 

바로 이런 전략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원했던 정책결정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프레임의 형성 및 확산, 즉 담론 과정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이다. 왜냐하면 담론은 제도 속에서만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론은 순수한 사회적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

에서 특정한 제도와 결부되어 있다. 때문에 담론이 어떤 제도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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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Fischer & Forester, 1993: 48; 장지호, 2009a: 233에서 

재인용).

담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의 비판적 계승자로서 신제도주의의 핵심 전제인 ‘기존 제도

의 구조적 제약’을 인정한다. 즉 담론은 다른 요인들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반드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게 담론제도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하연섭, 2006a: 239). 따라서 담론제도주의는 정책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이 제시되고 어떻

게 관철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이 어떤 제도적 맥락 하에서 전

개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핀다.

<Figure 1> The Discourse Process of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Source: Park Bo-young (2019),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 new theory for the analysis of 
policymaking process of social policy”, p. 112

요약하면,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프레임을 

형성 및 확산시키는 ‘담론’구사 행위를 해야 하고, 동시에 그 담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조치로 정책이슈에 대한 프레이밍도 시도해야 한다는 게 담론제도주의의 골자다

(Gottweis, 2007). 그런데 담론제도주의에 따르면, 담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

된 구조적 특성이 해당 사회 특유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담론구조는 정

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담론 구사 시 일련의 관행, 규칙,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결정자의 정책구상은 일련의 담론 과정―프레임의 형성과 확산이 

이루어지는―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며, 만일 이런 과정이 성공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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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변화가 생겨 일정한 정책성과를 산출하게 된다.

Ⅲ.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점 :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지향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주장하듯, 사회복지는 한 국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

회제도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여타의 사회제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보성’을 갖는

다. 이렇게 볼 때 한 정부의 복지관(福祉觀)을 분석하는 일은 개별 단위로 복지 분야만 다

룰 것이 아니라, 해당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철학, 즉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에 바탕해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해,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초점을 알아야 그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복지정책을 실시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

수위)를 통해 차기정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했다. 각 분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 분야 40개, 통일·외교·국방 

분야 20개,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20개, 정무·법무·행정 분야 20개가 선정되었

다. 인수위는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정 협력, 복지사회 건설, 평

화통일기반 마련, 공공부문 개혁 등을 정권의 주요 과제로 천명하였다(제15대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1998: 48-130).

하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아직 체계화가 덜 된 국가비전과 국정

목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것이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김대중 정부의 국가비

전 및 국정목표로서 제시된 것은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 기본이념으로 천명

하고 국민의 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가 내세웠던 3대 국정목표는 첫째가 외

환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였고, 둘째가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셋째가 민주주의의 진전이

었다(국정홍보처, 2003: 9). 대통령 취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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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땅에서 (…)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

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중략…)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

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

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문화관광부 정부간

행물제작소, 1999: 59-62; 강조는 필자)

위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듯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른

바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국난인 외환위기의 극복과 연결시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목

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다같이 발전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개발독재 시기의 발전모델을 새롭게 개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외

환위기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었고, 또한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룩하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무능에 있었다고 보았다(김용복, 2007: 253). 그러니 

그의 입장에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권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작지

만 강력한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 또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관치경제와 같은 그

간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국정이념(민주적 시장경제론)은 경쟁과 효율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의 

교리와 일정부분 친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 시장경

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민주적 시장경제에선 권력의 분산을 통한 분권화, 법치주의, 시민의 자율성 보장과 

참여 확대를 기초로 하여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그리고 자기책임 원칙이 유기적

으로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복잡한 경제과정이 가격기구에 의해 원활

히 제어될 수 있도록 화폐가치의 안정성과 경쟁질서 실현을 위한 대내외 시장의 개

방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성이 견지되어야 한다. (…중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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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금융과 세제상의 특혜 그리고 각종 시장봉쇄 혹은 경쟁제한적 경제규제들과 공업

발전법을 철폐하여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김대중, 1997b: 

44-45; 강조는 필자)

이렇듯 자유경쟁·자기책임의 원칙과 대내외 시장의 개방을 강조하는 민주적 시장경제

론은 본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의 심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IMF가 처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위기 탈출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연섭, 2006b). 단적인 예로 김대

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한 ‘4대 부문 개혁’이 여기에 해당한다. 

IMF 구제금융을 통해 외환 유동성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끈 김대중 정권은 1998년 상반기

부터 ‘4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한국 경제를 이루는 근간인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제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IMF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신자유주

의적 정책지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부문에서 신자유주

의적 정책지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김대중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

섰다. 이를 위해 노동과 자본, 정부 간의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김대중, 

2011: 25-26).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사회

협약의 정치’를 모토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IMF와 미국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정리해

고의 법제화를 위해 노동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5)

이는 외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위급 사태, 이른바 ‘모라토리엄’이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IMF와 협상다운 협상 한 번 못해보고 그들의 획일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한 결과였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표현하듯 “나라의 금

고가 텅 비어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IMF 구제금융으로도 국가부도

5)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IMF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타협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계로부터 정리해고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의 숙원사
업이었던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교원노조의 합법화, 노동기본권의 대폭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2011)의 자서전 1부 “길고 무거운 겨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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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김대중, 2011: 17). 실제로 1997년 12월 

18일 당시 외환보유고가 38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하여 당장 1998년 1월의 만기 외채도 

갚기 어려운 형국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당장 눈앞의 부도

위기를 넘기고, 그런 연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바꾸는 일이 요

구되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와 미국,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사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IMF 플러스’안, 즉 정리해고제 수용과 외환관리

법 전면 개정,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수용했다(김대중, 

2011: 20-21).

김대중 정부의 국정기조는 강제적인 대외 압력과 순응적인 내적 결정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IMF와 미국의 대외적 압력으

로 인해 기존에 없던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갑작스럽게 외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하연

섭, 2006b: 13-14). 즉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은 외환위기라는 외적 충격으로 어

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은 전두환 정

부의 경제자유화 조치로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 의해 본격화되었다는 게 중론

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김대중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철학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

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른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었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기반한 구조개혁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은 아마도 그들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를 동일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연섭, 2006b: 16).6) 요컨대, (IMF와 미국의 강요가 있긴 했으나) 김대중 정부에게 있어

서 민주적 시장경제는 총론에, 신자유주의는 각론에 해당하는 일련의 정책패키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일례로 김대중 정권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제2건국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의해 자유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
고, 또한 공정과 형평을 저해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 23-24; 원석조, 1998: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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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福祉觀)

여기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복지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들의 복지철학·이념

―을 살펴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주창자의 복지 철학과 이념을 살펴보고

자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한국

에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법령 이상의 힘을 갖는다. 실제로 정책의 결정과 시행이 대통

령과 그의 참모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간의 대통령들과 달리 복지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집권

자였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던 정치인이었다. 그는 집

권 전에 자신이 주창한 ‘대중경제론’에서 분배정의와 노동계급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

었는데, 그 핵심은 자유기업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부의 집중과 노동자 수탈이 없고 정의

가 살아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김용복, 2007: 255). 그는 그의 저서 󰡔대중참여경

제론󰡕에서 분배의 정의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최저소득을 보장해

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하루 속히 도덕적 가치가 강조되는 새로운 인도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개인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사회의 도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어느 한 집단이라도 경제성장의 열매를 분배받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경제발전이 된다. 따라서 모든 집단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장애인, 노약자, 

실업자 등)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사회적 의무가 있다.(김대중, 1997a: 297)

그런데 대중경제론에 나타난 복지철학은 대통령 김대중이 아닌 야당정치인 김대중의 

것이었다. 대중경제론은 그가 1960년대 후반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박현채를 비

롯한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생각은 민주적 시장경

제론을 요체로 한 ‘DJ노믹스(DJ+Economics)’가 본격화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전술했듯

이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시장의 우수성을 중시하는 영미형 자본주의에 가까운 논리로, 사

민주의적 색채를 띤 대중경제론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류상영, 2005; 김용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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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을 위해 DJ노믹스라는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내세우기 시작한 이후, 김대중의 복

지 철학과 이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변화는 김대중이 제15대 대선 출

마를 앞두고 발간한 저서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에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복지 문제는 “자립을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여기서 사회복지에 대

해 이같이 말한다.

도움은 수혜자들의 자립과 자율을 북돋우는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서 영영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활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이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립을 지원하

여 자립과 근면을 부추기고 자활능력이 없는 계층은 사회적 구호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 장애인,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기술훈련, 직장

시설 개선,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해 주어서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김대중, 1997b: 202-203; 강조는 필자)

이것을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그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변화했다고 판단된

다. 첫째로 자유주의적 구빈관(救貧觀)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활능

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별한 후 그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

는데, 이는 근대 구빈법체계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 근대 구빈법의 요체는 근로능력

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분류하여 그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이다. 근

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교정원 같은 작업장에의 입소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구빈

원 같은 복지시설에의 입소를 처방하였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작업장 입소와 

강제근로는 자조·자활·근로윤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주의적 복지 관념을 대변한

다. 이같은 근대 구빈법의 원리는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가 1980년대 대

처와 레이건의 신보수주의의 발흥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고, 그 이후 신자유주의적 복지개

혁의 핵심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김대중의 변화된 복지관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풍미한 신보수주의의 자유주의적 구빈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둘째로 자유주의적 복지 관념의 연장선에서 복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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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는 기존에 대중경제

론에서 ‘적극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으나(김대중, 1997a: 299), 경제발전에의 직접적인 기

여를 언급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그가 복지 앞에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은 “복지가 경제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앞으로의 분배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

다. (…중략…)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경제적 화합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김대중, 1997b: 192; 강조는 필자)

그는 여기서 사회복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

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생각은 사회복지가 경제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며, 이

것은 ‘복지 분야에도 경제의 논리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된

다. 기존과 같이 소득재분배에 주력하는 사회복지는 비효율성과 재정악화, 생산성 저하 등

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발전 목표는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모

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중략…) 그 동안 복지선진국

에서는 복지대상과 수혜를 꾸준히 확대시켜 왔으나 복지비용의 팽창과 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유발, 복지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했다.(김대중, 

1997b: 195; 강조는 필자)

그는 당시 서구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복지지출 때

문이라고 보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복지를 실시하되 복지를 생산성과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율과 자립 원칙의 21세기형 복지’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자립·자활, 생산성, 시장친화

성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를 주창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도적 가치기준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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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을 쓰며 생산적 복지의 근본은 인본주의라고 역설한다(김대중, 1997b: 202).

하지만 생산적 복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그 내용까지도 인본주의적이었다고 보는 

것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의 생산적 복지론이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정치이

념인 ‘제3의 길’에 영향을 받은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7) 블레어의 제3의 길은 ‘복지에서 

일자리로’(welfare to work)를 기치로 내걸고 조세 및 지출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

화, 즉 시장에의 재편입을 추구한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

키기 위해 노동시장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세훈, 1999: 486-491; 원석조, 

2008: 263-265). 김대중의 주장대로 생산적 복지가 원론적으로는 인본주의를 지향할는지 

모르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실 ‘자활을 통해 복지수혜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산

성을 높여 복지수요와 재정지출을 낮추자’는 쪽으로 내용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은 사회복지의 자활 기능과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로 수렴된다. 생산적 복지론은 기본적으로 자활과 자립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뚜렷한 시장친화성을 띤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이 자조와 효율성을 특

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관과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이 한 세대를 풍미한 신자유주의 사조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이 어떤 경향성을 띤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복지관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

면 정책주창자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관념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Ⅳ장에서

는 김대중 정부가 자신들의 복지관, 즉 생산적 복지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행위

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이는 1997년에 발간한 󰡔대중경제론󰡕 개정판에서 그가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라는 개념을 차용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광영(2002)에 따르면, 제3의 길 논의가 한국에서 크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가 생산적 복지론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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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담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진화

1. 생산적 복지담론의 프레임 : 근로연계

야당정치인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김대중은 집권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를 공식화·제

도화하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생산적 복지론의 공론화는 주로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비전, 체계, 특징―였

다(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17-40; 2002: 19-35).

먼저, 생산적 복지론은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 ‘성장과 

분배의 균형’,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 ‘인류 공통가치의 구현’이다. 언뜻 보면 김대중 정부

의 생산적 복지의 비전은 인본주의적인 지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생산적 복지

의 비전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는 인간, 복지, 균형, 그리고 공동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각론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언적·명시적 

의미에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을 가진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어디까지나 그 내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론은 비전

과 각론이 다소 괴리를 보인다. 비전은 인본주의적 색채가 강한 반면, 그것을 구현할 각

론, 즉 (이어서 살펴볼) 원칙과 전략, 특징은 시장친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론은 네 가지 ‘원칙’과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적 복

지는 일단 명시적으론 ‘권리로서의 복지’, ‘일할 권리의 보장’, ‘사회연대의 강화’를 정책철

학으로 내세웠다. 일견 사회권적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책

을 담당할 주무 정부기관은 이런 철학과 다소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다. 이를테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매우 시장친화적인 성

격을 보인다.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책복지의 증

가 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둘째, 정책복지는 시장의 역동성

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책복지의 강세는 생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취약집

단의 자활노력에 대한 지원에 주어져야 한다. 즉, 정책복지는 일차적으로 노동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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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상의 결손을 메꾸어 원활한 생산체계를 지탱해 주어야 한다. 넷째, 자활능력이 

없는 취약집단에게는 인도적 구호의 차원에서 따뜻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08; 원석조, 1998: 11에서 재인용)

위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의 초점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셋째, 복지의 제공은 ‘자활능

력이 없는 취약집단’, 즉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요

컨대, 생산적 복지는 복지정책이 ‘원활한 생산체계의 지탱’, 즉 원활한 자본축적의 기제로

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싱크 탱크였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이같은 복지 관념을 갖

고 있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매우 시장친화적·시장지향적이었음을 

방증한다. 이 점은 생산적 복지의 전략을 통해 여실히 나타난다. 통상 전략이 사안의 기본 

틀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설정한 전략은 향후 전개될 생산

적 복지 정책의 실제상을 가늠케 해줄 주요 지표이다.

생산적 복지의 전략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

지’,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였다. 이는 생산적 복지가 세 차원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차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부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고, 이차적으로는 국가복지를 

통해 재분배를 실시하고, 삼차적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실시

한다는 것이다(김기원, 2000: 67).

이는 복지가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조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

다는 의미인 동시에,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곧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수급자의 ‘노동력 재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그들의 복지정책이 ‘근로연계복지

(workfare)’에 가닿아 있었음을 의미한다.8) 요컨대 근로연계복지는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형식을 결정짓는 준거점이자 기본틀로 작용했다고 볼 

8)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배경, 특징에 관해서는 박보영(2008: 84-8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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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이 이전하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달리, 

복지수급자격을 노동 또는 생산활동 참여와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른바 ‘근로조건

부’ 복지이다. 이를테면 공공부조 급여를 받는 빈민들에게 취업을 의무화하거나 취업에 필

요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급여를 중지하거나 수급권을 박

탈한다. 이는 복지의 초점이 권리에서 의무이행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김종일, 2006; 

김영순, 2002). 쉽게 말해, 근로연계복지는 프로그램 측면에서 복지국가 황금기에 작동했

던 복지 원리 및 문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조응할 수 있는 복지체제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Peck, 2001).

근로연계복지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Theodore & Peck, 2000; Peck, 2001). 첫

째, 빈곤과 실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한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 원리와 문화를 형성한다. 둘째, ‘노동중심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그들의 근로의욕과 동기를 고취한다. 셋

째, 근로조건부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고용률 제고를 추구하는 공급중시 정책패러다임에 

복무한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복지의존성 탈피, 빈곤 완화, 실업률 

감소, 임금상승 억제, 훈련·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 복지재정 절감, 근로윤리 증진, 

권리-의무 조화 같은 정책효과들을 기대한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근

로지향적 복지’였다. 사실 적극적 복지와 복지다원주의는 근로지향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적극적 복지를 내세워 시장과 복지 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복지다원주의를 내세워 자활지원사업 같은 민간 주도의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도 모두가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그

래야만 복지수급자들의 ‘시장을 통한 자립·자활’이 가능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복지지출

의 감소와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근로연계복지와 상당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실시가 근로연계복지의 구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근로연계복지는 한국 복지정책에 외삽 및 이식되었고, 그 결과는 한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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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의 질적 변화를 야기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로연계복지가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한국 복지정책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요체인 근로연계 프레임을 어떻게 구사했는지―

담론화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생산적 복지론의 실행과 전개 : 근로연계 프레임의 형성과 확산

1) 생산적 복지의 대두와 근로연계 프레임의 형성

우선, 근로연계복지가 김대중 정부 내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틀로 대두되는 과정, 

즉 근로연계 프레임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

부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와 미국이 요구한 ‘IMF 플러스알파’ 구조조

정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다. 예정보다 빨

리 외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IMF 조기졸업도 선언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때

문에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성찰 없이 영미식 경제체제로의 전

환을 성급히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심각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도성장에 기반한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한국

은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외에 별다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초긴축 재정은 한국사회에 커

다란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그 피해는 주로 중하층·노동계층에 집중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치적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다(송호근, 1999: 249).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복지 확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런 고민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취임

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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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

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략…)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략…) 청년은 나라의 희

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

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문화관광부 정부간행물제작소, 1999: 62-64)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고통분담과 복지증진을 공언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작지만 강한 정부의 건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생활보호’를 들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행간의 의미는 향후 김

대중 정부가 전개할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전에 주창했던 생산적 복지론의 기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

문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의 건설’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생산적 복지론의 복지다원주의와 연결된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생활보호’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

하여 그에 따라 복지제도의 적용을 달리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생산적 복지론의 자유주

의적 구빈관과 연결된다. 즉 전자는 ‘복지전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생산적 복지론의 특성

을 반영하고 있고, 후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대상자 분류 및 처우’라는 특성을 반

영하고 있다.

이것은 유력 대권주자 김대중의 복지구상에 불과하던 생산적 복지론이 그의 집권과 함

께 법제화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정권 출범과 더불어 복지

정책의 기본틀로서 근로연계복지가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인식

의 변화, 즉 복지관의 변화에 기인한 바 크다. 앞서 살펴봤지만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은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유력 대권후보가 

되고 종국에는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집권 가능성과 통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보다

는 성장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복지관(福祉觀)’은 집권 후 그와 그의 참모진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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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보에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지표심의회의는 ｢국민의 정

부 국정철학과 기본이념｣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가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여 ‘시장을 통한 자립·

자활’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1)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2) 경제순환과 경제질서의 안

정화, (3) 경제적 구조조정의 촉진과 보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적 효과를 겨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정책은 복지수혜자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자립적 직업 활동으

로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인도적 연대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구호적’ 복

지는 자활능력의 복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규모와 방법도 시장수

용의 확대를 통해 경제순환의 안정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복지 시정의 최종적 목표

는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

키는 데 있다.(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998.02; 원석조, 1998: 11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같은 관점이 인수위 시절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런 특성은 더욱 구체화

되고 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공식적인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대통령자문 정

책기획위원회는 ｢제2건국의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의 복지체제는 경향적으로 ‘생산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과거 서구 복지

국가 모델을 따를 수 없다. 21세기 복지체제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중략…) ‘국

민복지’의 대원칙은 시장복지가 기본이고 정책복지는 시장복지를 보완하는 것이다. 

‘시장복지’는 최하층 집단도 고급 재화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최저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소비재를 공급함으로써 조성되는 보편적 소비자복지를 가리킨다. 시장의 역

동성을 제약하지 않는 정책복지는 ‘시장복지’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메꿔 전

국민이 공생공영하는 ‘국민복지’를 완성한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08; 

원석조, 1998: 11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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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그들이 ‘시장복지’라 지칭하는 시장친화적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생

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근로연계복지의 실시를 천명한다. 일례로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

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보고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 복지정책의 목표를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잡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집단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정책은 많

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가보호사업을 확충할 것이며, 취약계층의 용이한 사회복귀

를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재정경

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8: 316; 강조는 필자).

또한 이런 정책지향은 정부 핵심 기관의 보고서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현안 처

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보건복지부 업

무보고 자리에서 근로연계복지를 요체로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피력한다. 그는 “생활보

호대상자, 장애인, 노인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당부하며,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기술훈

련과 직장알선을 제공하고, 노인들에겐 수공예품 제작 등의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문화관광부, 1998: 159). 요컨대, 그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당부하면서도 그것

이 단순히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복지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료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자신의 복지정

책 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시된 지시사항은 향후 보건복

지부의 기본적인 업무지침으로 작용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 1999∼2003>에서 생산적 복지의 기조 아래 일련의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여기서 보

건복지부가 기치로 내건 생산적 복지는 김대중 정권의 시장친화적·근로연계적 정책지향

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복지는 소비 개념에서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

로 전환되어야 하며, 단순보호 차원에서 소득이전 중심의 복지에 주력하기보다는 복지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활능력의 배양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강영실, 2006: 137; 주성수, 1999: 24).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연계 프레임이 정부정책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곧

장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집권 첫해인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에겐 생산

적 복지정책을 본격화할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송호근, 1999). 하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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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대중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집권 2년차인 1999년 초반이 되면 이미 IMF 처방의 

후유증들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빈곤층 확대, 소득불평등 심화, 

중산층 붕괴, 직업안정성 저하 등 민생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가 나타났다. 이에 김대중 정

부는 1999년부터 생산적 복지의 도입과 추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것의 정책적 구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연계 프레임 또한 자연스레 확산하였다. 

즉 생산적 복지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근로연계복지도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준거틀로 작

용하게 되었다.

2) 생산적 복지의 공식화와 근로연계 프레임의 확산

생산적 복지정책의 공식화와 근로연계 프레임의 확산은 1999년 1월 1일 김대중 대통령

의 신년사와 함께 시작된다. 그는 이 신년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생산적 복지’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는 생산적 복지 주창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21세기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중략…)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

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문화관광부 정부간행물제작소, 1999: 719-720; 

강조는 필자)

그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토대라고 본다. 즉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경쟁

력을 구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들을 생산적 복지

제도가 해소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신년사가 있은 지 두 달 후, 김대중 대통령은 

제8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한다.

실업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는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이 입고, 먹고, 병을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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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네 가지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나아가 일터를 늘리기 위해 고용능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 그리고 정보산업, 문환·관광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

런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 18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금년 말까지 150만명으로 감소

시키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욱 안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

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2000: 151; 강조는 필자)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서 생산적 복지정책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확고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할 대안으로서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에 제시되듯 김대중 대통령은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다. 하나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

장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는 것이다. 전자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산적 복지 구

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이런 방향성은 생산적 복지가 소득보장 위주의 기존 정책과 달리 ‘일-복지 연계

를 통한 분배와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시행될 것임을 예고

한다. 3·1절 기념사 이후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

한다. 같은 달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복지노동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38). 이렇듯 생산적 복지정책을 서서히 공식화하

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6월을 기점으로 생산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국정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1999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44회 현충일 기념 추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삼위일체로 병행발전시켜 제2

의 건국을 이룩하겠다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먼저 가신 임들의 희생과 고귀한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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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공정한 경쟁 속에 시장경제가 발전하며, 

사회 곳곳에서 생산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가운데, 세계화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

는 창조적인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2000: 343-344; 강조는 필자)

이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의 표명이었다. 어쨌든 이로써 생산적 복지가 하나의 국정과제로 공식화되

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근로연계 프레임도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같은 달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회의를 갖고 자신의 생산적 복

지 구상을 공론화한다.

나는 선거 전부터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차원

이 아니라 국민들이 재훈련을 통해 고부가 가치와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국

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길을 열어 주고, 그

렇지 못한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대중, 

2011: 324; 강조는 필자)

간헐적으로 정부 내에서 언급되던 생산적 복지는 이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9년 7월 대통령

비서실 직속 ‘삶의질향상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 이 

작업을 주도한다(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38).9) 그들은 작업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생산적 복지정책의 틀과 내용을 완성시켜 나갔다. 김대중 대

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른바 ‘유럽식의 시혜적 복지’, 즉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은 지양

 9) 대통령비서실 직속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정부 산하 연구소 파견인원과 각 부처 공무원 등 1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발족되었다. 삶의질향상기획단의 창설을 주도한 이는 1999년 3월 복지노동수석실 신설과 함께 청와
대에 들어간 김유배 수석이었다고 한다.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생산적 
복지이념을 제도화·입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삶의질향상기획단의 위상은 당시 기획단 실장을 맡고 있
던 조재희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획단은 단순히 연구집단이나 자문
기구가 아니다. 정책을 사실상 입안하고 집행하는 추진기구다”라고 밝히며, 과거 김영삼 정권 때의 국민복지기획단
과는 그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한겨레21,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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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일을 통한 복지’와 ‘시장을 통한 자립·자활’을 중핵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를 지향

했다. 그 결과 생산적 복지정책은 근로연계복지를 기본 축으로 자립·자활을 촉진하되, 근

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김대중, 2011: 

325-326). 이는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 8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복지구상, 즉 기본

생활 보장과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의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생산적 복지를 강

력히 밀어붙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회한다. “1997년 IMF 체제 이후 우리의 선택은 시장

경제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의 부작용, 폐해를 시정하고 보

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김대중, 2011: 326).” 실제로 그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던 

김성재 전 장관은 생산적 복지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회고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신자유주의자라고 오해받는 걸 안타까워 하셨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생산적 복지는 정권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

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10)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생산적 복지정책의 밑그림은 1999년 8월 15일 제54주

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서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 구상을 천명하면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시를 공식화한다. 그

의 말을 들어보자.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도 생

계·교육·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

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

10) 2011년 8월 12일 김성재 전 장관과의 필자 인터뷰.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1999~2001)과 문화관광부 장관
(2002~2003)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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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

도를 확립하겠습니다.(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2000: 408-411; 강조는 필자)

이제 생산적 복지정책은 명실 공히 김대중 정부의 국정 이념이자 지표로 완전히 의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축사에 담긴 행간의 

의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란 저소득층에게 시혜보다는 일할 능

력을 키워주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

지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구상이 함축되어 있

는 표현으로, “취업 교육·훈련과 복지를 연계시키겠다”(남구현, 2000: 11)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근로연계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을 중추로 하는 생산

적 복지사회 건설을 천명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생산적 복지정책의 제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테면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은 54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있은 지 3개

월여 뒤인 11월에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이라

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생산적 복지의 3대 정책방향―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일을 통한 

복지,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을 제시한다(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38).

한편, 이같은 생산적 복지의 국정지표화와 제도화는 근로연계 프레임의 지속적인 확산

을 불러온다. 복지제도를 확대하되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는 8·15 경축

사를 계기로 더욱 확고하게 김대중 정부의 복지담론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흐름은 2000

년 1월 3일 신년사에서도 이어진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습니다. (…중략…)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

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중

략…)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성과급 지급, 재산형성과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국정

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2000: 727-728;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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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살펴봤듯,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

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공언하고, 그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실시와 대대적인 일자리창출을 약속한다. 이는 제도화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질적

인 전개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는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

층을 보호하고, 일자리창출과 완전고용 전략을 통해서는 실업자와 같은 시장경쟁 탈락자

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함의한다. 첫째는 김대중 정

부가 말하는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실상은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의 다름 아

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적 복지의 3대 정책방향 중에서도 메인은 국민의 기본생활보

장과 일을 통한 복지라는 것이다. 즉 제8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됐던 ‘시장을 통한 

분배와 자립생활’ 기조, 즉 노동의 재상품화 전략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 해결은 일자리창출에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김대중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생산적 복지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복지지향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것은 생산적 복지정책이 높은 시장친화성을 갖는 가운데 강고한 근

로연계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집권 후반기의 시작점인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제8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자리창출이 곧 생산적 복지의 실천임을 

강조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최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야만 사회가 안정됩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구매력이 생겨서 경제도 더

욱 좋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10조원을 들여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국정홍보처, 2003: 

162-164)

이런 근로연계 프레임은 2000년 8월 28일 생산적 복지정책을 총점검하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도 크게 강조된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가 3대 국정이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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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의 5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특히,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실업자 취업교육·훈련 사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사회관련 부처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가 사회관련 부처들에게 내린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모든 사람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

다. 그리고 1992년 8월 178만명 수준이던 실업자가 2000년 현재 80만명으로 줄어들 만큼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 수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실

직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정보분야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소득활동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국정홍보처, 2003: 

270-271; 강조는 필자).

이런 정책지향은 집권 후반기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2001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에서의 대통령 당부사항이 대표적이다. 

KDI원장과 보건사회연구원장, 전경련 부회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대한노인회 부회장, 농

촌경제연구원장 등이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3대 국정 철학이자 이념으로

서 생산적 복지가 갖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생산적 복지의 목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찾게 해주어 모든 개인, 어려운 사람들도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강조는 필자)”라고 힘주어 말한다. 동시에 그는 그간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도 피력한다. 4대 사회보험을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법

을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돼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사회복

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인적 개발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 요소

이자 내용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그는 “정부가 예산 압박을 받으면서도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혜적인 복지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교육을 시켜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강조는 필자)”이며, 따라서 생산적 

복지정책의 모든 목표는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돼

야” 한다고 말한다(국정홍보처, 200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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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시종일관 노동의 재상품화 전략, 즉 근로

연계복지를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근로연계복지를 통해 ‘시

장을 통한 분배와 자립생활’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했음을 뜻한다. 예컨대 그들은 생산적 

복지담론을 형성·확산하여 수급자와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했

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3가지 정책패키지를 실

행하였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복지담론과 제도주의적 복지정치

지금까지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김대중 정부

의 복지담론을 분석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복지담론이 그들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어

떻게 틀지었는지 담론제도주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

지의 맥락과 성격을 분석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적’ 복지담론, 즉 근로연계 프레임을 형성·

확산하고 관철시켰다. 이는 자유경쟁·자기책임·시장개방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민

주적 시장경제론(정책구상)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이 곧 복지다”라는 생산적 복지론(근

로연계 프레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복지수급자들의 노동력의 재상품화’라는 특성을 띠게 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의 시장친화

적·근로지향적 정책목표(정책지향)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상기할 것이 있다. 정치인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평생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해 왔고 정치적으로는 진보개혁 노선―더 정확히는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해 왔다. 그런 그가 집권 이후 시장보수 쪽에 가까운 사회경제정책을 실시

했다. 그 결과가 복지정책에서는 근로연계 프레임에 기반한 생산적 복지였다. 그럼 대체 

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대통령 김대중과 정치인 김대중의 선택이 달

랐던 것인가?

이는 ‘제도주의적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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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보영, 2017). 첫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 자율성’이 적었던 정부

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내정치적으로 ‘분점정부’―여소야대·DJP연합의 소수파정권―였고, 

국제정치적으로는 IMF체제 하에 있었다. 소수파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는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국정동력)를 필요로 했다. 외환위기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사회안전망 제공은 지지층을 ‘발굴’하고 ‘포섭’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라”는 당시 IMF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시장친

화적인 복지의 실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는 ‘성장희구’라는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적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 압축적 고도성장을 경험하

며 ‘발전주의적 복지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주의를 내면화한 우

리사회는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정책

결정자들은 성장과 생산성,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복지 증진이나 사회불평등 

완화 같은 사회정책적 이슈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지정

책의 기획과 집행에서도 효율성이나 생산성 같은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며, 그 결과 재

정적 보수주의에 경도된 복지정책의 실시가 정당화·합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사회 저변에 흐르는 성장희구는 진보적 복지입법과 복지팽창을 저해하는 커다

란 비토 포인트(veto point)로 작용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실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권 전부터 한국사회에 먹힐만한 복지정책을 고민해 왔

고, 그 결과 시장친화적이고 근로지향적인 복지를 집권 후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대적 제약과 사회정치적 제약으로 이미 그 한계가 정해

져 있었던 건지 모른다. 특히 성장희구라는 사회정치적 제약은 한국사회 특유의 정치경

제적 맥락 하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5년 단임 정부가 극복하기엔 애초에 힘든 것이었는지

도 모른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점이자 진화를 이끌었다는 점

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이 의지를 갖고 한국이 제도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분명 

높이 평가할만한 점이다. 그만큼 복지정책의 기획과 실행에서 정부(정권)의 성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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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막중하다. 우리나라처럼 정책의 주도권(initiative)이 정부(정권)에게 있는 나라는 특히 

더 그러하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한국의 복지국가는 김대중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뉜

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우리는 현재 김대중 정부가 구축한 복지체제에서 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과 평가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더불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

할 수 있는 시야와 단초도 제공해준다. 이 글은 이러한 일에 일조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

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접근법, 즉 김대중 정부의 정책구상과 의도와 프레임을 분

석하여 그들의 복지담론을 톺아보고, 이를 통해 그들의 복지정책을 해석·평가하였다. 김

대중은 말년에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남겼다. 필자는 그의 말처럼 역사의 진보

를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런 차별화된 시도가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와 발전에 작은 밑거

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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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담론제도주의로 본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11)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주제어: 김대중 정부, 한국 복지국가, 담론제도주의, 복지정치, 복지담론, 생산적 복지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대중 정권의 빈곤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담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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